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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재정수반요인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가공전선로 정비사업에 시행되는 비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전기사업자 및 전기통신사업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정안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전기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분담하고 

있는 가공전선로 정비사업에 대해 국가도 비용을 부담하고 그 재원을 전력

산업기반기금으로 하는 내용임(안 제49조 및 제72조의3)

－ 현행법 제72조의21)에 따라 학교 주변 통학로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지역의 가공

1) ｢전기사업법｣ 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지소유자는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제20조에 따라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설비를 포함한다)의 지중이설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49조(기금의 사용)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2
안 제72조의3(가공전선

로의 정비의무)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9조(기금의 사용)
◦ 기금의 용도에 “제72조의3에 따른 가공전선로 

정비 사업”을 추가함(제11호의2)
의무규정

2
안 제72조의3(가공전선

로의 정비의무)

◦ 전기사업자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기통신

사업자”라고 한다) 및 관련 기관은 정비계획에 

따라야 하며, 정비사업에 시행되는 비용은 대통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전기사업자 및 전기통신사업자가 공동으로 부담

함(제3항)

의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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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로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고 있음(산업통상자원부의 “가공

전선로 지중화사업”)

◦ 개정안의 취지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라면 국비와 지방비

를 합한 총 재정소요는 달라지지 않으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등의 분담비율이 달라지거나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국비 보조로 사업 규모가 확대되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

❑ 개정안의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가공전선로 정비사업

의 규모를 추정하여야 하나 동 사업은 개정안 제72조의3제2항에 따른 

가공전선로 정비계획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 등의 분담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추계에 한계가 있음

◦ 참고로, 2023년 기준 시·도별 배전설비 지중화율 현황을 보면 전국 평균

은 21.3% 수준임

시·도 지중화율 시·도 지중화율 시·도 지중화율

전국 21.3 대전 57.6 전북 12.4

서울 62.2 울산 29.3 전남 9.3

부산 45.3 경기 32.4 경북 7.8

대구 32.5 강원 11.2 경남 13.4

인천 47.1 충북 13.0 제주 20.9

광주 39.1 충남 12.5 세종 46.7

[표 1] 시·도별 배전설비 지중화율 현황(2023년)

(단위: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하 “지중이설”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그 요청을 한 자가 부담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전선로를 설치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

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비용부담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지중이설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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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가공전선로 지중이설 실적 및 소요 예산 현황은 다음과 같음2)

구 분
사업건수

(건)

선로길이

(km)

투입예산(억원)1)

국비·지방비 국비·지방비 외 합계

(A+B)국비 지방비 소계(A) 한전(B)

2011년 75 96.4 0 537 537 537 1,074

2012년 56 47.8 0 344 344 344 688

2013년 87 102.2 0 653 653 653 1,306

2014년 91 66.0 0 618 618 618 1,236

2015년 116 105.5 0 796 796 796 1,592

2016년 160 126.4 0 1,223 1,223 1,223 2,446

2017년 146 115.0 0 1,200 1,200 1,200 2,400

2018년 114 85.2 0 854 854 854 1,708

2019년 87 65.8 0 638 638 638 1,276

2020년 213 156.1 0 1,673 1,673 1,673 3,346

2021년 209 162.3 120 1,729 1,849 1,850 3,699

2022년 162 99.1 343 1,299 1,642 1,416 3,058

2023년 76 53.7 325 670 995 825 1,820

2024년2) 65 40.3 261 463 724 582 1,306

[표 2] 가공전선로 지중이설 실적 및 소요 예산(2011~2024년)

주: 1) 전력설비 지중화 소요 예산 및 통신설비 지중화 예산을 제외한 금액

   2) 2024년 실적은 7월 31일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Ⅲ. 부대의견

❑ 없음

2) 동 현황은 통신설비 지중화 예산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통신설비 지중화의 경우는 전기통신사업자도 

비용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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